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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UNCTAD의 2013년 국제상품포럼 1)

1.1. 회의의 배경

  국제상품포럼(Global Commodity Forum, GCF)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2010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1) GCF는 모든 원자재에 관련된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회의이다. 회의비용은 상품 생산국의 정책담당자, 

수출입업체, 운송업체, 금융업체 등의 기부에 의해 조달된다. 주요 참가자는 농업-자원 

분야 장관, 고위공무원, 식량이나 금속산업의 기업대표, 국제기구 대표, NGO, 관련 전

문가 등이다.

  2013년 회의는 3월 18~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주제는 “경제성

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엔진으로써 상품산업의 발전”이다. 의제에는 ① 농업 의존 경

제에서 위험 관리, ②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  ③원자재 

시장의 투명성 개선, ④광물 분야의 발전을 통한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 (songsooc@gmail.com).
 1) (http://unctad.org/en/Pages/Meetings/GCF201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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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어 있다.

  GCF가 주목한 사실은 2013년 현재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은 2007~08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 관련 원자재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0~30% 정도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발전을 위한 투입

물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상승은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일부 자원 의존 개발도상국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

에 양(+)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최빈개도국 수준에 놓여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른바 ‘자원의 저주(Curse of Natural Resources)’이다. 이는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경제성장이 더뎌지는 현상인데, 난개발, 내전, 빈부의 격차 

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가지고 상품 다변화 및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 등에 투자하지 않았기에 경제발전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현재의 원자재 시장은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 퇴치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되는 2013년 GCF는 원자재 분야의 개발을 원동력으로 개도국

들이 어떻게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다. 원

자재 분야 중 특히 농업부문의 발전은 개도국 성장의 필요조건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

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2. 주요 논의 내용

1.2.1. 소규모 자급형태의 농업인 육성과 지원

  빈곤으로 말미암아 또는 식량부족에서 나타나는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자급적 생산자, 곧 소규모 형태의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자급적 소규모 농업인은 주식이나 주곡을 생산하며 소규모로 자급자족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가족이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다.

  물론 소규모 자급형태의 농업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다. 그

러나 소규모 지역에서 가족 노동력을 이용해 농업생산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물

과 토지로 많은 양을 수확한다. 이러한 농업의 성공사례는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

다. 1965년 이후에 아시아는 경제발전과 함께 빈곤 퇴치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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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규모 농업에 의한 주식 생산에서 녹색혁명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낮은 주식 자급률은 보통 낮은 경제성장과 가난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낮은 주식 자

급률이 가난한 자들의 식량 주권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Sen 1981). 따라서 주식 자급

률을 높이려면 소규모 자급적 농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①주식 생

산량, 자급적 농업의 고용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②자급적 농업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정책 등에서 보호 및 일관적인 행동, ③ 일부 지역을 자급적 농업을 위해 

배분, ④소규모 농업인들에 대한 신기술과 마케팅 등의 교육, ⑤소규모 자급적 농업

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 고려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1.2.2. 농업과 민간부문 사이의 연계

  다국적 기업인 카길(Cargill)은 주제 발표를 통해 식품체인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현재 민간부문은 4억 5,000만 소규모 농업인과 식품체인에서 활동하는 수

백만의 기업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카길은 정부와 기업 간

에 협약을 맺어 소규모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국가 정부와 함께 농업인

들을 훈련시키고 학교를 여는 동시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협조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역할은 결국 그 유통망과 기술력에 있다. 개도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

정을 맺어 그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은 해당 국가의 인적 자원 및 인

프라가 발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기에 유리하고, 정부의 처

지에서도 기업의 유통망과 기술력을 빌려올 수 있는 윈-윈(win-win) 관계를 꾀할 수 있

다. 정부는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최신 농업기술 보급, 인프라 및 재무 서비스 제공 등

을 통해 국가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1.2.3. 농민단체의 결성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의 NGO 중 하나인 ‘농업사회(Agricultural 

Society)’의 사례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어 주목을 끌었다. 농업사회의 주된 활동은 농업

인을 정부나 은행 등 다른 기관과 연결해 주는 것이다. 또한 농업사회는 농업인이 전략적

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농업사회가 이루어낸 성과들은 개

발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첫째, 정부(농림부)와 협상을 거쳐 농업인들에게 트랙터

를 지원하고 있다. 이 트랙터들은 농업사회가 관리하면서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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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농업개발은행(Agricultural Development Bank)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저금리 융

자(Reaping Opportunities Loan)를 농가에 제공한다. 셋째, 약 1만 7,000달러를 투입하여 3개 

도로를 정비하였다. 도로를 수리한 덕분에 모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넷

째, 용수로 지원과 관개시설을 정비하였다. 플럼 미탄(Plum Mitan) 지역에 물 펌프를 설치

하고 관개시설을 정비한 덕분에 300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NGO 단체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전체의 농업 생산량 증대에 이바지

하고 있는 사례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문제 해결방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2.4. 모바일 기술과 농업의 연계

  에소코(Esoko)란 서비스가 있다. 이는 휴대전화로 농사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

스템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시장, 비료, 날씨 정보 및 관련자 프로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그리고 경작하는 농작물에 따라서 표적화(Targeting) 된 정

보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기본은 각종 정보를 에소코에 모아 분석한 

뒤, 도출한 분석 자료를 농업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농가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와 직거래도 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수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품질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야 한다는 문제점은 남아있다. 또한, 현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인센티

브가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더욱 잘 활용하려면 기술을 쓰는 방법에 대한 훈련, 정

보의 신뢰성 및  지역 전문가 확보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2.5. 투자 유인책을 활용한 정책

  전통적인 농업정책은 수확량 증대, 성별의 표적화(Targeting), 지속성 향상, 환경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농업정책의 대안으로서 아

프리카 개발은행은 상품의 가치사슬 개발(Commodities Value Chain Development, CVCD)

이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CVCD는 생산, 생산성, 부가가치, 마케팅에 중점을 둔다. 

특히, 투입재 구입에 필요한 신용대출, 농업기술 훈련, 운송, 안전한 시장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주체와 소규모 농가를 연결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조치를 시행하면서 투자 확대에 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기계의 수입에 무관세 적용,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제한 및 

외환교환 제한의 철폐 등이다. 이러한 유인책을 통해 인프라 구축, 기술발전, 투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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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의 효과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1.2.6. 준 국영기업 사례: 가나의 코코아 산업

  농업부문에서 준 국영기업의 활동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가나의 ‘가나 코코아 위원회(Ghana Cocoa Board)’ 활동이다. 이 위원회는 가나의 코코아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민간부문에 속하는 농가와 결합하여 코코아 수출까

지 지원하거나 통제한다. 또한, 코코아 위원회는 건강시설, 기반시설, 투입재, 운송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개입이 민

간부문의 역할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가나의 코코아 사업은 낮

은 수익률에 직면해 있고, 위원회에 대한 농가의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OECD의 비관세조치(NTM) 관련 연구

2.1. 논의의 배경

  OECD는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개선하는 목적

으로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NTM)에 관한 보고서를 2013년 1월

에 발간하였다(OECD 2013). 본디 정책 일관성은 1996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채택한 ‘21세기 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의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정책이 무역, 환경 등 다른 정

책조치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OECD 1996). 이번에 제시된 비관세조

치에 관한 사항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2. 주요 연구 내용

2.2.1. 비관세조치의 정의와 구분

  비관세조치(NTM)는 관세 이외의 모든 수입조치를 말한다. 그 특성에 따라 3개 부류로 구

분된다. 첫째, 동식물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이다. 이는 질병이

나 해충 등으로부터 인간과 동물, 식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규제를 말한다. 

  둘째,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다. 상품의 기준규격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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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관세조치 무역비용과 관세율 비교

국가 비관세조치 관련 무역비용 MFN 관세

브라질 39.5 14.1

캐나다 23.3 18.5

중국 44.8 13.7

EU 30.1 21.3

인도 36.5 48.1

한국 37.9 33.5

러시아 69.1 15.7

미국 49.5  6.4

자료: OECD(2011).

력(traceability), 원료의 원산지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규제나 의무사항을 말한다.

  셋째, 기타 기술적 조치(Other Technical Measures)이다. SPS나 TBT 항목과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제도나 요건이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

  NTM이 중요한 이유는 국부의 증진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이를 활용하

기 때문이다. 이런 NTM는 시장 실패를 바로 잡는 양(+)의 기능도 있으나, 이를 빌미

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등의 무역효과를 위해 남용되기도 한다. NTM의 무역효과

는 조치의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NTM

은 관세보다 더 큰 무역 왜곡 효과가 있다. 또한, 전반적인 보호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

를 통해 국가의 1인당 GDP를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NTM 자료가 부족하고 계량 모형의 설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비

관세 조치가 함께 시행되고 있을 경우 특정 NTM의 효과를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2.2.2. 비관세조치의 현황

  무역자유화 기조아래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NTM은 늘어났다. 관세와 달리 

NTM은 정부의 수입으로 귀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에 미치는 그 파급영향은 상대적으

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인도를 제외한 모든 분석대상 국가에서 관세보다 NTM 관련 무역비용

(Trade Cost)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NTM 무역비용과 

관세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 캐나다, EU는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NTM과 관련해 또 다른 우려사항은 투명성(Transparency)에 관한 것이다. 최근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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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WT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

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진 미비한 실정이다.

  <그림 1>은 NTM이 상품과 교역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NTM의 비중

은 1990년대 중반까지 오름세를 보였으나, 2000-20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 혹은 내

림세를 나타냈다.

그림 1  비관세조치의 상품과 교역가치 비중

상품 비중
(Share of Product Lines)

교역 가치 비중
(Share of trade value)

 60

 50

 40

 30

 20

 10

  0
  1996-2000      2001-2004      2005-2008

자료: OECD(2013).

  NTM에 관한 규제의 정도는 WTO에 통보되는 TBT와 SPS 조치에 관한 데이터를 통

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오름세를 나타낸다(WTO 2012).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도 웹사이트를 통해 NTM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2) NTM과 관련된 주요 지적사항은 

개도국보다 선진국의 NTM에 관한 우려가 높다는 점, 이에 따라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장애요인이란 점, NTM이 특히 농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2.2.3. 국제 협력과 협상

  무역협정에서 NTM에 관한 대우는 협정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이른바 낮은 수준

의 협정(Shallow Agreement)에서는 관세가 NTM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다루는 조

항을 포함한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협정(Deep Agreement)은 다양한 방식으로 NTM을 

실제로 제한한다.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상품에 대한 특정 기준 관련 요구는 

 2) (http://www.intracen.org/policy/non-tariff-measures/ntm-official-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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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M에 관한 제도적 통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NTM의 도입이 늘면서 이를 합법적이

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각국은 무역제한과 정책 목적의 달성 간에 균형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해 논의하면서 NTM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WTO 협상에서는 시장개방3)

에 관한 국내 규제사항4)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WTO 분쟁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GATT의 입장은 낮은 수준의 통합과 부합한다. WTO

의 SPS 협정과 TBT 협정은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가기 위한 협정으로 국제기준과 조

화(Harmonization)에 초점을 두고, 불필요한 무역제한조치가 아니어야 함을 강조한다.

2.2.4. 비관세조치의 장단점

  NTM의 주된 장점은 음(-)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곧 NTM은 검역을 통해 

질병이나 해충을 예방하거나 표시제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 소비자에 대한 

음(-)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킨다.

  반면에, 첫째, 국가 간 정책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NTM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별 국가에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 기준과 이러한 제도들을 시

행할 능력은 모두 다르다. 개도국의 경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나 규제 시행 능력이 

선진국에 견주어 부족하다. 개도국은 기본적으로 관련 제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

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다.

  둘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NTM은 무역비용을 증대시킨다. OECD의 분석은 NTM

이 교역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관세보다 더 크다고 밝힌다. 

  셋째, NTM은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기능을 한다. NTM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개도

국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농업의 비중이 높은 개도국은 주요 수출

품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 NTM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무역비용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넷째, 사적 임의표준(Private Voluntary Standard, PVS)이 어떤 경우에는 정부 규제보다 

더 까다로운 사항을 요구한다. 이러한 PVS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일 수 있다.

  끝으로, NTM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어렵게 한다. NTM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영향

을 평가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NTM은 그 특성이 모호하므로 WTO

3) 예: 관세감축 또는 철폐.
4) 예: 표시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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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협정 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에 관련한 문제가 대두된다. 다른 관세나 정책 수

단에 비해 ‘모호함(opaque)’을 가지고 있는 NTM의 특성을 이용하여, 각국은 정치적 목

적으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2.5. 비관세조치의 비용-편익 분석 사례

  OECD는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2 참조>. 정책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CBA는 정책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기에 용이하다. 이 CBA에는 세 가지 범주의 시장 

실패가 상정되었다. 첫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 실패, 둘째, 생산자에게 영

향을 미치는 시장 실패, 셋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실패 등이다.

2.2.6. 비관세조치에 관한 정책 제안

  이와 같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OECD는 선진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내

놓았다. 첫째, 체계적인 규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을 변

화하기 전에 적정한 시간을 갖고 미리 공지해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

  개도국을 향한 OECD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정책과 국제 기준이 양

립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준수를 위해 정부의 감시 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에 대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

표 2  비관세조치 무역비용과 관세율 비교

분류 새우 절화 원유 치즈

NTM EU의 안전기준 강화 EU의 검역절차 강화 캐나다의 안전기준 강화

경과

항생제 사용의 엄격한 금지 검역비용의 상승이 병해충 감
소에 따른 생산자 편익보다 
크게 나타남.

시행 초기에 원유 치즈의 부
족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
두 손실

주요 수출국인 개도국의 수입 감소 엄격한 검역으로 말미암아 외
국 공급자가 감소

대체재인 저온 살균된 치즈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규제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후생은 증대

시사점

교역량과 금액만으로 NTM을 평가하기
엔 한계

새로운 검역기준에 맞추려고 
생산방식을 전환할 경우 비용
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이윤
이 줄기 때문에 외국의 공급
자가 감소

강화된 기준이 사회적으로 추
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음.

식품안전 기준의 강화는 국내외적으로 
양(+) 효과 창출 가능

자료: OEC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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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OECD는 다음과 같은 관찰과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호주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NTM을 제한하려면 NTM에 관한 경제학적이고 

법적인 분석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적 이론은 정부의 행동에 관한 통

찰력 있는 메시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의 WTO 규칙은 관세와 NTM 사이의 정책 대체(Policy Substitution)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책 유연성(Policy Flexibility)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NTM을 규제하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WTO의 규범과 사적 기준에 관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

확히 해야 한다.

  끝으로, 금융위기, 기후변화,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이 NTM을 더욱 강

화시킬 충분한 유인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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